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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6. 21.(수)

임대인 송달 없이도 
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

 □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

있도록 하는 ｢주택임대차보호법｣(’23. 3. 국회통과시 ’23. 10. 19. 시행예정이었음)의 

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. 6. 21. 국회 본회의를 

통과하여 2023. 7. 19.부터 시행됩니다. 

   ※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

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,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법안이 

발의(2023. 6. 15.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)된지 일주일만인 2023. 6. 21. 국회 본회의를 통과

〈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설명 〉

 □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

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,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.

 ㅇ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

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. 

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

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｢주택임대차

보호법｣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.

   ※ 웹툰 홍보물 < [법무부 x 루나파크]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>, 유튜브 법TV < 깡통전세사기? 

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> 참조

 □ 이로써 개정된 ｢주택임대차보호법｣ 제3조의3 제3항은 2023. 7. 19.부터 

시행되어,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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